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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주민투표제도를 중심으로*

김 순 은

Presumably, there is a deep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ance and resident  

participation.  This is a study of an analysis about local governance and resident 

participation whose empirical focus is on local referendum held in Japan with respect 

to consolidation of lower-tier local government in Todori-ken and local referendum 

by-laws in 35 lower-tier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ance was discussed and 

analyzed not only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and a dynamic and procedural 

perspective on local governance.

This study confirms that there is a close ties between local governance and resident 

participation, that is, local referendum.  Local governance can obtain legitimacy and 

efficiency in case there is an agreement and consensus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also proves that in case there is no fixed policy-directions at 

the side of government, residents' preferences tends not to be highly respected in the 

policy process under local governance. 

This study also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hesitated to accept residents' 

demands and petitions for local referendum by-laws, which indicates that chief 

executives and local councils have to be open-minded and responsive to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local policy process for establishment of better local governance - 

participatory governance.  The local politicians', that is mayors and member of local 

councils, open-mind can lead to flexible requirements of petition for local referendum. 

* 본 논문은 2010년 동의대 교원파견연구 지원과 日本慶應義塾大學 특임교수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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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세기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거버넌스는 아직도 정치와 행정을 서술, 설명 또는 처

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향후에도 상당기간 거버넌스는 국제적 레

벨은 물론 국가와 지역레벨에서 특정 문제의 해결구조 및 과정을 설명하는 데 어느 용어

보다도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연구와 문헌을 종합하면 거버넌스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신공공관리론, 파트

너십과 네트워크론, 시민사회론 등이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보는 

서술적 관점과 향후 공공문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결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메커니즘

으로 보는 규범적 시각이 존재한다  (김순은, 2009; 大山, 2010; OECD, 2005). 로컬 거버넌

스에 관한 논의에서는 특히 지방분권과 시민사회론이 특히 강조된다 (Shiba, 2008; Kim, 

2011).

일본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이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일본의 주

민참여는 1960년대 저항형 주민참여의 시대로부터 1980년대 제도보장형 주민참여로 더욱 

발전하였다. 1995년 한신대지진이후 일본의 주민참여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Kim, 2011; 

上田, 2003). 

이와 더불어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으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지방자치의 모습을 기대

하게 되었다.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이 바로 주민들이 기대한 자치의 모습이었

다.  주민자치의 기치 하에 시민참가조례, 자치기본조례, 주민투표조례의 제정이 확산되었

으며 이들 조례를 토대로 주민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로컬 거버넌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증가된 주민투표조례의 내용과 활용내용을 분

석하고 이를 토대로 로컬 거버넌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부연하

면 지방정부가 도입한 주민투표조례를 통하여 주민참여가 로컬 거버넌스에 정적인 관점에

서 어떠한 영향을, 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대상을 일본으로 정한 것은 단체자치의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1990년대 지방분권

개혁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로컬 거버넌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제II장에서는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III장에서는 

연구분석의 틀, 제IV장에서 일본의 주민참여와 주민투표 현황분석, 제V장에서 일본의 주민

투표제도와 로컬 거버넌스와의 관계분석, 제VI장에서는 시사점을 각각 분석‧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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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로컬 거버넌스의 정의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1988년 피터스와 켐벨이 (Peters & Campbell) 거버넌스

(Governance)라는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사용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었다. 다양한 국가

와 학문분야에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하다 (김석준, 2000; 이명석, 2002; 김명숙, 2005; 김순은, 2009; Rhodes, 1997; 

Pierre, 2000; Baldridge, 2004; Shiba, 2008; 山本, 2008; 辻中 외1, 2010). 정적인 관점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 (arrangement)와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는 학자와 동적인 관점

에서 문제해결의 메커니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도 있다. 거버넌스를 연구분석의 틀

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Pierre and Peters, 2000). 

거버넌스의 정의가 다양한 것은 거버넌스가  특정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파

생물로서 시대적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김순은, 2009; 大山, 2010). 1980년 이후 두

드러진 신공공관리의 대두, NGO의 역할증대, 시민사회의 성숙 및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여 출현하였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시대적 역사성과 기초이론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거버넌스는 다양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각종 사회문제에 다양하게 대응하는 탄력적 구조 (Arrangement)와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

을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적인 상황 하에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다양해진 행위자간의 유연

한 구조를 의미하며, 동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행위자간의 탄력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을 지

칭한다 (김순은, 2009; 武智, 2004; 宮本, 2005; 辻中 외1; Pierre and Peters, 2000). 로컬 거

버넌스는 지방레벨에서의 거버넌스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분야의 로컬 거버넌스에 한정

하여 논의하였다. 

2. 로컬 거버넌스 특성과 주민참여

선진국에서 거버넌스로의 변화는 다양한 이론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신공공관리론, 

시민사회론,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들이 공공문제 해결의 구조와 과

정에 미친 영향의 결과가 거버넌스였다 (Hood, 1993; Rhodes, 1997; 김정렬, 2000; 김명숙, 

2005; 김순은, 2006a, 2009; 大山, 2002). 특히 시민사회론은 로컬 거버넌스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유재원, 2003; 김순은, 2005, 2009; Shiba, 2008; 坪鄕, 2006; 中頓, 2008; 

辻中 외1, 2010; 大山, 2010). 부연하면 시민사회론은 로컬레벨에서 공공문제의 해결 구조

와 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김명숙, 2005; 김순은, 2009; 伊藤, 2002; 辻中 외1, 

2010; 大山, 2010; Kim,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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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지방행정의 혁신모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참여모형을 제시하였다 

(OECD, 1995, Peters, 1996; 中邨, 2008). 혹자는 지방정부와 로컬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차

이점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참여에서 찾았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및 서비스 

결정에 주민들이 협력 또는 공동생산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로컬 거버넌스와 밀

접한 관련을 맺었다 (伊藤, 2002; 大山, 2010). 일본에서 주민참여가 강조된 데에는 한편으

로 행정수요에 대한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 주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

는 기회를 통하여 자원의 부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무리한 행정수요를 줄

일 수 있다는 기대가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활성화되는 일본의 주민참여 

형태를 참여 거버넌스라고1) 부른다 (中邨, 2004; 坪鄕, 2006). 일본에서의 참여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이다 (上條, 

2006). 

1) 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지방정부로부터 로컬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Shiba, 2008; 김순은, 2009). 정부의 시대에 정부와 주민은 상‧하의 관계로 인식되고 주민

은 단순한 정책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로컬 거버넌스의 하에서 주민과 주민단체는 정

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계층적 구조의 지

방정부가 주민참여로 인하여 수평적 구조의 거버넌스로  전환됨에 따라 수평적 구조는 로

컬 거버넌스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레벨에서 다양

한 제도와 조직 간에 형성된 복합적인 수평적 구조를 의미한다. 로컬 거버넌스의 주요한 

구조적 특징은 주민 및 주민단체가 공공문제 해결과정의 구조에서 중요한 행위자가 된다

는 점이다. 

로컬 거버넌스는 주민참여에 기초한 네트워크의 특징은 지닌다 (Dowding 1995; 

Rhodes, 1997; Kooiman, 2003). 주민이나 주민단체는 항구적이고 불변의 행위자가 아니라 

공공문제의 사안에 따라 형성되어 느슨하게 구조화된 네트워크의 상의 행위자이다.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다양하다. 로컬 거버넌스 내에서 행위자로서 주민의 역할은 지역

의 특성과 주민참여의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대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Pierre and Peters, 2000). 다원주의 모형, 조합주의 모형, 그리고 조합다원주의 모형이다. 

다원주의 모형은 주민이나 주민단체가 비조직적이고 결속력이 약하는 가정 하에 정책행

위자로서 제한된 역할을 부여한다. 상호‧대등한 주민단체 사이에는 적정한 게임의 룰이 정

립되어 주민단체들이 스스로 의견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이들 단체와의 직접적

인 접촉을 피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주민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모형이 다원주의 모

1) 민주‧참가 거버넌스는 2000년 피렌체에서 개최된 유럽 연구회의에서 제시된 용어로 일본에서는 

주민참여에 의한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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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조합주의 모형은 지방정부가 주민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단체의 활

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특정의 주민단체들로 하여금 각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조합주의 하에서 정부는 주민단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도를 

실현시키기에 용이하다는 장점과 주민단체의 자율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내재한다 (Pierre 

and Peters, 2000). 조합다원주의는 다원주의와 조합주의의 조합모형으로서 다원주의에 기

초하여 다양한 주민단체를 인정하면서 특정의 단체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모형이다.

2)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동적인 관점에서 주민참여는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주민참여의 부재 

하에서 정부의 정책과정은 비교적 밀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밀실행정이

라는 비판이 여기에서 유래한다. 쿠이만 (Kooiman, 2003)이 제시한 거버넌스의 4가지 모형

은 거버넌스의 동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거버넌스의 유형을 상호소통 거버넌스 

(Communication governance), 파트너십 (Partnership), 공동관리 (Comanagement), 네트워

크로 구분하였다. 쿠이만의 4가지 모형은 주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상이한 상호작용을 반영

하고 있다. 거버넌스 하에서 행위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합리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는 점 (상호 소통 거버넌스)은 하버마스의 상호소통의 합리성에 기초한 것이다. 주민과 지

방정부 사이의 파트너십과 공동관리는 주민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성숙단계에 있음을 의미

한다 (Arstein, 1969; Kim, 2011).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다양한 정책 행위자간에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면서 네

트워크 관리가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좌우하게 된다 (Marsh, 1998a). 네트워크의 개념이 지

니는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Marsh, 1998b; Rhodes, 1997) 동적인 관점에서의 로컬 거버넌

스는 공식 또는 비공식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 네트워

크상의 행위자 사이에 발생하는 의견의 차이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심을 가진

다. 또는 네트워크상의 행위자들이 공공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거버넌스로 보는 관점과 동일하게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Bovaird,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목적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의 질을 제

고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민참여로 인한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

정부의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과 의도,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상호대화와 협상, 주민참여의 

제도 등 다양한 동적인 특성으로 정리된다.  

네트워크상의 당사자는 언제나 상호교섭을 통하여 정책학습의 기회가 주어진다 

(Sabatier, 1988). 네트워크 특성 상 주민참여는 주민과 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

의 상호간 정책학습을 통하여 생각과 행동이 변화될 수 있다는 로컬 거버넌스의 동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주민참여가 저조한 구조 하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

다 (Peters, 1998).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는 민주주의 이론이 강조하는 민주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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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일치한다 (中邨, 2004). 따라서 주민참여가 저조한 사회와 국가에서는 주민참여의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안 등이 제시된다 (Damayanti, 2004; 大山, 2010). 종합하면 

로컬 거버넌스는 로컬레벨에서 다양한 제도와 조직 간에 형성된 과정을 의미한다.

3) 주민참여와 주민투표제도

실증적인 관점에서나 규범적인 관점에서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본의 참여 거버넌스는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1960대 이후 

농촌사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지연‧혈연에 기초한 주

민참여가 새로운 형태로 변모되었다. 즉 NPO를 중심으로 주민활동이 그 역할을 맡게 되

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상

호부조‧사회적 자조형, 시민사업 및 공동체 사업과 같은 시민사업형, 정책제안형, 시민사업

과 관련하여 시민자금형‧시민기금형으로 나뉘어 발달되었다 (坪鄕, 2006).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中

邨, 2008). 따라서 주민참여가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토대가 필요하

다 (上條, 2005). 제도적 토대의 마련은 주민참여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

이었다 (坪鄕, 2006).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로컬 거버넌스 내에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를 논의하면 우선 지방정부는 주민투표에 관한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

다. 지방정부가 규정한 제도에 따라 주민투표의 형태와 내용 등이 결정된다. 주민투표제도

에서 주민은 규제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합의결정이나 참여의 보장 등 절차

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여 주민투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반면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대표자

를 선출할 자격을 가진 주권자이다. 주권자의 입장에서 주민투표에 관한 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의견을 표시하는 등 관여할 권리를 지닌다 (Kim, 2011).

4)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참여 및 로컬 거버넌스와의 관계

상기의 논의를 종합하면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참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는 관행이나 제도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활성화된다. 후자에 속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주민투표제도인 것이다. 바꾸어 표현하면 주민투표제도의 내용과 형태 

및 활용은 주민참여의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되며 나아가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을 결정한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2호(통권74호), 2011. 6   193

       주민투표제도                주민참여                로컬 거버넌스 

       형태 및 내용                양과 질                  특성

(그림-1)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참여 및 로컬 거버넌스 관계

III. 연구분석의 틀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를 구조와 과정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주민투표조례의 내용과 

활용과정과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주민투표조례의 내용은 로컬 거버넌스의 구조를 결

정하는 요인이며 주민투표제도의 활용은 로컬 거버넌스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1) 주민투표제도의 내용분석 틀

일본의 주민투표조례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다양하다. 주민투표조례

의 형태도 로컬 거버넌스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주민투표조례의 내용 

가운데 로컬 거버넌스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민투표조례의 제안자, 주민투표의 

대상과 주민투표의 발안 및 청구권자, 주민의 직접청구요건, 주민투표 자격요건, 주민투표

의 성립요건 등이다. 주민투표제도의 형태는 제IV장에서 논의하였으며 그 외 요인은 제V

장에서 분석하였다. 

2) 주민투표제도의 활용분석 틀

로컬 거버넌스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시‧정‧촌 합병과정에서의 주민투표 활

용 상황을 분석하였다. 톳토리현의 횡단적 자료로서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현

황과 합병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자료로서 돗토리현 히에즈손의 주민투표를 분석하였다. 히에즈손의 주민투표

는 합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되는 히에즈손의 재정적 현황, 주민간담회 설치와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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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 분석의 틀

구분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 거버넌스의 특성

 주민투표제도의 형태  주민투표제도의 유형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

 (주민참여의 구조)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주민투표제도의 제안자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발안자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주민의 직접청구요건

 주민투표의 자격요건

 주민투표의 성립요건

 주민투표제도의 활용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현황 
 거버넌스의 과정적 특성

 (주민과 기타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합병여부의 투표 현황

 히에즈손의 

  사례분석

 재정현황

 주민간담회 설치

 주민간담회 운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주민투표와 로컬 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앞 장에서 논의하였다. 일본

의 주민투표와 로컬 거버넌스와의 실증적 관계를 구조와 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

민투표와 로컬 거버넌스와 관계를 구조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은 주민투표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왜냐하면 주민투표제도의 형태와 내용에서 정책 행위자간의 구

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와 관련된 조례도 앞의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605건에 이르고 형태도 매우 

다양하였다. 본 장에 있어서는 독립형 주민투표조례를 중심으로 35개의 주민투표조례를 분

석하였다. 분석의 범위는 아이치현 다카하마시 (高濱市), 군마현 나가사토무라 (中里村)2), 

군마현 사가이마치(境町)3), 사이타마현 후시미시 (富士見市), 사이타마현 가미사토마치 (上

里町), 사이타마현 미사토마치 (美里町), 군마현 기류시 (桐生市),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広島市), 오가야마현 뎃세이초 (哲西町)4), 이바라기현 소와마치 (総和町)5), 고가와현 미노

마치 (三野町)6), 이시가와현 오시미즈마치 (押水町)7), 지바현 아비고시 (我孫子市), 사이타

2) 2003년 4월 1일 합병 폐지됨

3) 2005년 1월 1일 합병 폐지됨

4) 2005년 3월 31일 합병 폐지됨

5) 2005년 9월 12일 합병 폐지됨

6) 2006년 1월 1일 합병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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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현 사카도시 (坂戶市), 히로시마현 오다케시 (大竹市), 나가노현 기소후쿠시마마치 (木曽

福島町)8), 군마현 이가보마치 (伊香保町)9), 야마구치현 이와구니시 (岩国市)10), 가고시마현 

긴보초 (金峰町)11), 사아타마현 하토야마마치 (鳩山町), 홋카이도현 마치게초 (增毛町), 홋

카이도 시스나이초 (靜內町)12), 홋카이도 미츠이시초 (三石町)13), 미에현 나바리시 (名張

市), 아오모리현 산요오노다시 (山陽小野田市), 가나가와현 즈시시 (逗子市), 오사카부 기시

와다시 (岸和田市)와 가나가와현 야마토시 (大和市), 기후현 다지미시 (多治見市), 돗토리현 

호쿠에이초 (北栄町), 오사카부 토요나카시 (豊中市), 이와데현 오우슈시 (奧州市), 야마구치

현 호우후시 (防府市), 나가노현 고모로시 (小諸市),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川崎市)이다. 

주민투표와 로컬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실시된 주민투

표의 사례분석을 통하여만 가능하다. 시‧정‧촌의 대표적인 사례인 돗토리현의 시‧정‧촌 합

병을 분석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총무성 (2010)의 자료, 상기에서 열거한 35개 시‧정‧촌의 주민투표조례, 松田 

(2006) 住民投票と住民自治의 자료 등을 분석한 내용분석이다. 상기의 분석 틀에 따라 각

종 자료 및 조례 들을 분석하였다.  

Ⅳ. 일본의 주민참여와 주민투표 현황분석

1. 주민참여와 주민투표

일본은 1945년 이후 1960년대 초까지 경제발전이라는 명분하에 공(公)은 있되 사(私)는 

없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시대였다 (遠藤, 1966). 경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행정에 주민이 의지하는 형태였다 (辻山, 2004). 그 결과 일본은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

성장 하에 도시적‧현대적 생활기반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 주민참여는 오히려 정

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그늘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해에 의한 건강피해, 자연파괴,  

7) 2006년 1월 1일 합병 폐지됨

8) 2005년 11월 1일 합병 폐지됨

9) 2006. 2. 20일 합병 폐지됨

10) 2006년 3월 20일 합병 폐지됨

11) 2005년 11월 7일 합병 폐지됨

12) 2006년 3월 31일 합병 폐지됨

13) 2006년 3월 31일 합병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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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의 콘크리트화에 대한 자연적 생태계의 파괴, 경쟁의 패자와 도시지역에서의 생활

보호자 출현 등은 주민참여의 시대를 예고하였다. 1960년대 후반 소위 혁신 지방정부의 출

현은 주민참여와 궤를 같이 하였다. 이때부터 공해, 철도‧고속도로‧댐 및 기업의 입지 등

에 대하여 생활방어를 위한 저항형 주민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篠原, 1977). 이론

적인 측면에서는 “시빌 미니멈”를 위한 주민운동이 지지되었다 (松下, 1971).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주민투표제도를 중

심으로 일본의 주민참여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주민투표는 비록 이제까지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이 실시된 14건의 사례가14)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와 지방정부의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로 대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주민투표

일본은 헌법 제95조, 지방자치법, 그리고 ‘시‧정‧촌의 합병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합병

특례법)’에서 주민투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5조는 의회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법률을 제정할 때 해당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까지 헌법 제95조에 기

초한 주민투표는 총 19건이었으며 대부분 해당지역의 관관진흥을 위한 법이 14건, 군항지

역의 지방정부 이전 법안이 4건, 동경도의 수도건설법안으로 지역의 대폭적인 동의를 받았

다 (岡本, 2008; Wikipedia, 2011). 주민투표를 규정한 법률은 지방자치법과 합병특례법이

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의 해직청구는 주민투

표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주로 합병특례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초점을 

두었다. 합병특례법은 주민투표에 의한 합병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総務省, 

2010). 

일본에서 시‧정‧촌 합병은 사회학적 관점, 광역행정의 관점, 지방분권의 관점, 행정개혁

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던 정부의 주요정책이었다 (박명흠, 2005; 김순은, 2006b; 上田, 2005). 

1995년 합병특별법의 개정으로 시‧정‧촌 합병논의를 위한 합병협의회의 설치에 대하여 주

민의 직접청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주민의 직접청구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

회가 거부할 경우 주민들의 직접청구는 의미를 상실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합병협의회의 설치를 위한 주민의 직접청구를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

가 부결할 경우 주민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직접청구가 2002년 합병특례법

의 개정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지방정

부는 합병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으로 합병특례채가 도입되었다. 중앙정부가 합병에 반대

하는 시‧정‧촌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겠다는 방침 등이 시‧정‧촌 합병을 압박하는 

14) 14건 모두 행정체제 합병에 관한 것으로 대표간의 협약서, 주민투표집행요령, 주민의향주민투표

실시규칙, 실시요령에 의거함 (伊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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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주민의 직접청구와 주민투표에 의한 합병협의회의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

정‧촌 합병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白藤, 2004;  藤田, 2005).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5년 합병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1999년까지 실적은 3건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3월말에 3,232개였던 시‧정‧촌의 수가 2006년 4월 기준으로 1,820개

로 축소되었다. 2010년 4월 기준으로 1,727개로 축소되었다. 이 중에서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는 주민투표제도의 도입과도 연관성이 깊다 

(上田, 2005). 합병특례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 시기에 53건이 실시되어 시‧정‧촌 합병이

라는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직접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시기에 실시된 주

민투표 중 돗토리현 (鳥取縣)의 사례는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2)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

(1)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제도 도입현황 및 실시현황

가. 주민투표제도 도입현황

일본에서 조례에 의하여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동경도 나가노구 

교육위원 후보자에 대한 구민투표조례를 시작으로 2010년 10월까지 전국에서 총 605건의 

조례가 도입되었다. 주민투표제도의 특성을 사안별로 보면 첫째, 시‧정‧촌 합병과 관련하

여 시‧정‧촌 레벨에서 주민투표조례가 417건, 둘째, 시‧정‧촌 합병 이외의 개별 사안에 대

한 주민투표조례는 도‧도‧부‧현에서 1건, 시‧정‧촌 수준에서 27건, 그리고 상설형 주민투

표조례를 포함하여 기타 유형이 도‧도‧부‧현에서 2건, 시‧정‧촌에서 161건이 제정되었다 

(総務省, 2010).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2>과 같다. 

<표-2> 조례 의한 주민투표제도 도입현황

유형 도‧도‧부‧현 시‧정‧촌

시‧정‧촌 합병에 관련된 주민투표조례 0 417

시‧정‧촌 합병 이외의 이슈에 관한 주민투표조례 1 27

상설형 주민투표제도를 포함 기타 주민투표조례 2 161

총계 3 605

출처: 총무성 (2010)

나. 주민투표 실시현황

주민투표제도 도입현황과 실시현황은 다소 차이가 난다.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했지만 주

민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다. 1982년 고치현 구보가와초 (窪川町)

의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0년 10월 기준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된 총 회수는 467

회이며 이 중에서 조례에 기초하여 실시된 주민투표가 400건이며 요강 및 기타 근거에 의한 

회수가 14건이었다 (総務省, 2010). 합병특례법에 기초한 주민투표실시 건수가 53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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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 주민투표를 이슈별로 분석하면 시‧정‧촌 합병의 찬부를 묻는 주민투표는 319건, 

합병의 형태를 묻는 주민투표가 73건, 기타의 주민투표가 75건이었다. 합병의 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찬성 다수가 171건, 반대 다수가 138건, 불성립이 10건이었다 (総務省, 2010). 

2010년 10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중 95%가 시‧정‧촌 합병과 관련된 것

이었다. 시‧정‧촌 합병과 관련된 주민투표는 2010년 10월을 기점으로 53건이 합병특례법, 

400건이 조례, 14건이 기타 규칙 또는 요강에 기초한 것이었다.15) 이 중에서 대부분의 주

민투표는 2003년-200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2002년 7건, 2003년 83건, 2004년 174건, 2005

년 88건의 주민투표가 시‧정‧촌 합병과 관련되었다. 2002년-2003년 사이에 실시된 주민투

표의 의결건수를 분석해 보면 주민의 직접청구가 38%의 113건, 지방정부의 장의 제안이 

36%의 108건, 지방의회의 제안이 26%인 76건이었다 (総務省, 2010).

주민투표가 이처럼 2002년과 2005년 사이에 급증한 데에는 시‧정‧촌 합병이 2006년 3월

까지 완료되어야 합병특례법에 의한 합병특례채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

다. 2005년 3월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상기의 기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까지 주민투표의 사례가 증가한 것이었다. 2006년 이후 주민투표의 실시 건수는 대폭으로 

줄었다. 다만 상설형 주민투표조례의 제정은 적은 수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어

졌다. 

(2) 주민투표조례의 유형

일본의 주민투표제도는 도입목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이를 크게 유형화하면 개별

형 주민투표조례와 상설형 주민투표조례로 대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며 후자는 주민투표제도의 설치를 상설화하

는 예이다. 개별형 주민투표조례는 특정한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하

여 조례를 제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반면 상설형 주민투표조례는 일단 제정하면 향

후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상설형 조례에 의하여 주민투표로서의 실시가 가능하기 때문

에 개별형 주민투표조례에 비하여 편리하다. 

개별형 주민투표제도는 선언성 자치기본조례 또는 선언성 시민참가조례에 근거하는 근

거형 주민투표조례와 그러한 근거와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순수 개별형 주민투표조례로 대

분된다. 전자는 자치기본조례나 시민참가조례에서 주민투표의 이념과 필요성 등 선언성 규

정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제정되는 조례이다. 후자는 그러한 근거가 의거하지 않고 제정

되는 조례이다. 

상설형 주민투표조례는 주민투표조례라는 독립된 제도를 채택하는 유형과 자치기본조례

나 시민참가조례의 내용 중에 주민투표를 도입한 제도이다. 후자에는 자치기본조례나 시민

참가조례에서 주민투표의 이념과 필요성 및 활용 가능성만을 규정하고 대상, 절차, 요건 

15) 소화대합병의 경우에도 160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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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별도의 조례에 위임한 선언성 주민투표제도와 자치기본조례나 시민참가조례에서 대

상, 절차, 요건 등까지 상세히 규정한 종합성 주민투표제도로 대분된다. 필자는 상기의 유

형을 <표-3>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3> 주민투표조례의 유형

 개별형 주민투표제도

 순수개별형 주민투표조례  별도의 근거가 없이 사안발생시 제정

 근거형 주민투표조례
 선언성 자치기본조례 또는 선언성 시민참가조

례에 근거하여 사안발생시 조례제정

상설형

 독립형 주민투표조례  주민투표조례라는 독립적 조례

 기본조례형

 선언성 기본조례형
 자치기본조례 또는 시민참가조례 중에    주민

투표이념과 도입여부 규정

 종합성 기본조례형 
 자치기본조례 또는 시민참가조례 중에

  주민투표의 상세 사항 규정

상기 <표-3>를 보면 순수개별형 주민투표조례를 제외하면 기타의 조례는 상설형이라고 

해도 무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순수개별형 주민투표조례를 개별형 주민투표조례로 분

류하는 경우도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주민투표는 순수개별형 주민투표제도가 주를 이

루어졌으며 1990년대 이후의 주민투표제도는 상설형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松田, 2006; 上

田, 2007). 

단일 사안의 순수개별형 주민투표조례는 미국기지의 반환여부, 원자력발전소 설치여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여부, 시‧정‧촌 합병의 여부 등에 관한 것이었다 (岡本, 2008).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개별형 주민투표제도는 27건이 제정되었다 (総務省, 2010). 1982년 

고치켄 타카오카군 구보가와촌에서 원자력 발전소 설치에 관한 주민투표조례가 최초로 도

입되었으나 주민투표는 실시되지 못했다. 1996년 니이가타현 니시칸하라군 마키초에서 원

자력발전소 건설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원자력 발전소를 추진하는 주민의 청구를 수

용한 의회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의한 조례에 따라 실시된 최초의 순수개별

형 주민투표로서 기록되었다 (熊本, 2005; 上田, 2007). 

최초의 독립형 주민투표조례는 2000년 아이치현 다카하마시 (高濱市)의 ｢高濱市住民投票

條例｣였다. 이 조례에 따르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시장은 

거부하지 못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에 제정된 조례에 많은 영향

을 미쳤다 (岡田, 2008). 최초의 선언성 기본조례형 주민투표제도는 1997년 제정된 오사카

부 미노시(箕面市) ｢箕面市市民參加條例｣이었다. 시민참가조례 제8조에서 주민투표의 실시

가 가능하다는 것과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현재까지 주

민참여조례를 중심으로 선언성 주민투표조례는 8건이 제정되었다. 자치기본조례를 통한 최

초의 선언성 기본조례형 주민투표제도는 2000년 홋카이도 니세코마치 마치츠쿠리 기본조

례가 최초의 예이며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120여개의 지방정부에서 자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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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례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47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선언성 기본조례형 주민

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자치기본조례를 통한 종합성 기본조례형 주민투표제도는 현재 26개, 주민참가조례를 통

한 종합성 기본조례형 주민투표제도는 12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다. 전자에 

속하는 최초의 사례는 2003년 동경도 수기나미구 (杉並区) 자치기본조례이며 2004년 와코

시 (和光市) 시민참가조례는 후자의 최초의 사례이었다. 아울러 자치기본조례에서 주민투

표를 규정하고 독립형 주민투표조례를 채택한 지방정부의 수는 13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에서 아이치현 다카하마시, 사이타마현 후시미시 (富士見市)와 야마구치현 호우시 (防府市)

는 독립형 주민투표조례를 먼저 규정하고 후에 자치기본조례를 규정한 사례였다. 

Ⅴ. 일본의 주민투표제도와 로컬 거버넌스의 관계분석 

1. 연구분석 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인 35개의 독립형 주민투표조례를 채택한 지방정부와 돗토리현의 시‧정‧

촌 합병에 관한 기본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5개의 지방정부 중 시정부가 19개, 초

(町)정부가 15개, 무라정부 (촌)가 1개였다. 이 중에서 이와구니시와 11개 초정부, 그리고 1

개의 무라정부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시‧정‧촌이 시‧정‧촌 합병으로 폐지되었다. 이를 표

로 정리하면 <표-4>과 같다.

<표-4> 주민투표조례를 채택한 지방정부의 특성

지방정부의 종류 개수 비고

시정부 19  이와쿠니시 통합 폐지됨

초 (町)정부 15  11개 통합 폐지

무라(村)정부 1  통합 폐지

연구대상의 지방정부 별 인구특성을 보면 시정부의 인구규모는 28,000 - 1,426,000 사이

이며 초정부는 2,400 - 49,000 사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라정부의 인구는 890명이었다. 

시정부 중에서 히로시마시와 가와사키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지정도시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35개 지방정부 중에서 아이치현 다카하마시, 사아타마현 후시미시와 

하토야마마치,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와 즈시시 및 가와사키시, 미에현 나바리시, 오사카부 

기시와다시와 토요나카시, 기후현 다지미시, 돗토리현 호쿠에이초, 야마구치현 호우후시, 

나가노현 고모로시 등 13개 지방정부는 독립형의 주민투표조례와 자치기본조례를 모두 채

택하였으며 다카하마시와 후시미시 및 호우후시는 주민투표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후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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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본조례를 제정한 반면 그 외 10개의 지방정부는 자치기본조례에서 선언형의 주민투표

제도를 규정하고 후에 독립형의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한 사례이다. 후자가 법논리적으로 가

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돗토리현의 경우에는 합병이전에는 39개의 시‧정‧촌이 존재하였으나 2005년 10월 1일 

기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롭게 탄생된 시‧정‧촌이 10개, 기존의 9개 시‧정‧촌 등 총 19개로  

축소되었다. 합병과 관련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역이 8개 지역이었으며 이 중에서 합병

특례법에 따른 주민투표지역이 4곳, 주민투표조례에 의한 지역이 4곳으로 조사되었다. 이

를 표로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 돗토리현 시‧정‧촌 합병과 주민투표실시 현황

주민투표 실시여부 지방정부의 수 비고

주민투표 실시

합병특례법 4
사가이미나토시(境港市), 이와미초(岩美町)

치즈초 (智頭町), 아이미초(会見町)

주민투표조례 4
치즈초 (智頭町), 케다카초 (気高町)

히에즈손 (日吉津村), 고후초 (江府町)

2. 연구분석

1) 주민투표제도와 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

주민투표제도가 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주민투표조례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거버넌스가 정립되기 이전에는 지

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주요한 행위자였다.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주민투

표로 인한 구조로서의 거버넌스는 주민투표제도의 형태, 주민투표조례의 제안자, 주민투표

의 대상과 주민투표의 발안 및 청구권자, 주민의 직접청구요건, 주민투표 자격요건, 주민투

표의 성립요건 등에서 다양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항목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제도의 다양성은 앞 절에서 분석

하였다.

주민투표조례의 제안자는 35개 지방정부 중에서 5개가 지방의원이었고 그 외 31개 지방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이 제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5개의 독립형 주민투표조례 중 

주민들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례는 없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중요사항으로 주민전체에 관련이 있고 주민에게 

찬‧반을 묻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야마도시를 제외하곤 주민투표의 대

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제외대상으로는 상위정부의 권한에 속하

는 사항, 지방의회의 해산청구, 지방의원의 해직청구, 지방정부의 장의 해직청구, 합병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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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설치청구 등과 같이 법령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특정의 주민이나 특

정의 지역에 한정된 사항,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재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주민투표의 발

안권자도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수가 주민, 지방의원, 지방정부의 장에게 주민투표 

발안권을 부여하였다. 반면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에게는 주민투표 발안권을 부여하지 

않고 주민에게만 부여한 지방정부가 토요나카시, 기류시, 히로시마시, 사카도시, 기시와다

시 등 5개였다. 

주민의 직접청구에 대한 요건도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을 요건으로 한 지방정부의 개수가 11, 4분의 1의 요건이 4개, 5분의 1의 요건이 7개, 6분

의 1의 요건이 7개, 8분의 1의 요건이 2개, 10분의 1의 요건이 3개, 50분의 1의 요건으로 

규정한 지방정부의 개수가 3개였다. 이중에서 나바리시와 고모로시는 주민의 직접청구 요

건을 1/4, 1/50 등으로 2중으로 규정하고 전자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반

드시 주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인구와 비교하여 분석하면 <표-6>과 같다. 

주민의 직접청구 요건은 주민투표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투

표의 효용성을 높이려면 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의 경우 청구요건을 엄격하게 

한다 (하승수, 2005). 이가보마치의 경우 인구의 수가 3,700명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권

자의 10분의 1을 청구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투표의 활용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

였다. 반면 야마도시의 경우 인구가 220,000명, 호우후시의 경우 인구가 116,000명을 초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청구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요건을 완화한 이가보마치 (3.7천명), 오시미

즈마치(8.5천), 마치게초 (5.6천명), 호쿠에이초(1.5만), 뎃세이초(3천), 기소후쿠시마마치(7.5

천), 미츠이시초(4.9천) 등은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에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인구의 규모가 큰 히로시마시(117만), 가와사키시(142만), 기시와다시 (19.9만), 후시미

시(10.6만) 등은 상대적으로 주민의 주민투표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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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주민투표의 주민직접청구 요건 및 인구별 특성

주민직접청구 요건 개수 지방정부의 인구별 특성

유권자 수의 1/3 11

 다카하마시(4.4만), 나가사토무라(0.8천), 사가이마치(2.5만), 가미사토마치(3.1

만), 미사토마치(1.1만), 미노마치(9.9천), 오다케시(2.8만), 긴보초(7.9천), 하토

야마마치(1.5만), 야마도시(22.8만), 호우후시(11.6만)

유권자 수의 1/4  4*  나바리시 (8만), 다지미시 (11.2만), 고모로시 (4.3만), 기시와다시 (19.9만), 

유권자 수의 1/5 7
 후시미시(10.6만), 뎃세이초(3천), 소와마치(4.9만), 기소후쿠시마마치(7.5천),시

스나이초(2.2만),미츠이시초(4.9천),즈시시(5.8만), 

유권자 수의 1/6 7
 호쿠에이초(1.5만), 토요나카시(38.9만), 오우슈시(11.6만), 기류시(12.1만), 사카

도시(10.1만), 이와쿠니시(14.3만), 산요오노다시(6.4만), 

유권자 수의 1/8 2  아비고시(13.4만), 마치게초 (5.6천명)

유권자 수의 1/10 3  히로시마시(117만), 가와사키시(142만), 오시미즈마치(8.5천)

유권자 수의 1/50 3**  나바리시 (8만), 고모로시 (4.3만), 이가보마치 (3.7천명)

** 나바리와 고모로시는 유권자의 1/50 (의회의결 필요)과 1/4 등 2중으로 규정함

 

주민투표의 자격요건은 크게 5분류로 대분되었다. 주민투표의 자격을 법률상의 유권자

로 규정한 경우가 9개, 법률상 유권자와 20세 이상의 정주 외국인으로 규정한 경우가 4개, 

16세이상 일본인과 정주 외국인으로 규정한 경우가 2개, 18세 이상의 일본인으로 규정한 

경우가 2개, 18세이상 일본인과 정주 외국인으로 규정한 경우가 18개로 최고의 다수를 차

지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7>와 같다. 

<표-7> 주민투표의 자격요건

주민투표의 자격 개수 비고

법률상 일본인 유권자 (20세) 9

 호우후시(11.6만), 나가사토무라(0.8천), 사가이마치(2.5만), 후시

미시(10.6만), 가미사토마치(3.1만), 기류시(12.1만), 사카도시

(10.1만), 기소후쿠시마마치(7.5천), 이가보마치 (3.7천명), 

유권자, 20세이상 정주외국인 4
 이와쿠니시(14.3만), 미츠이시초(4.9천), 산요오노다시(6.4만), 즈

시시(5.8만)

16세이상 일본인과 정주외국인 2  고모로시 (4.3만), 야마도시(22.8만)

18세 이상 일본인 2  다지미시 (11.2만), 다카하마시(4.4만),  

18세이상 일본인과 정주 외국인 18

 호쿠에이초(1.5만), 오우슈시(11.6만), 토요나카시(38.9만), 가와

사키시(142만), 미사토마치(1.1만), 히로시마시(117만), 뎃세이초

(3천), 소와마치(4.9만), 미노마치(9.9천), 오시미즈마치(8.5천), 아

비고시(13.4만), 오다케시(2.8만), 긴보초(7.9천), 하토야마마치

(1.5만), 마치게초 (5.6천명), 시스나이초(2.2만), 나바리시 (8만), 

기시와다시 (19.9만), 

 

상기의 <표-7>에 의거하면 주민투표의 요건을 낮춘 지방정부일수록 주민투표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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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것을 두말한 나위도 없다. 특히 정주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의 참정권을 부여함으

로써 주민투표의 효용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16세 이상의 주민에게 투표를 허용한 지

방정부는 주민투표에 관하여 매우 혁신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18세 이상의 일본인과 정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의 자격을 주는 사례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정부 내의 유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

요된다. 가능하면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주민의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주민투표의 성립요건을 규정하

고 있다. 주민투표의 성립요건도 다양하다. 주민투표의 성립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지방정

부가 9개, 유권자의 과반수이상으로 규정한 지방정부가 22곳, 3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지

방정부가 1개, 4분의 1이상으로 규정한 지방정부가 1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2곳에서 사례

를 대분하여 선택지가 2개일 경우 규정을 두지 않는 동시에 선택지가 3개일 경우에는 반

드시 60%이상이 투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8>와 같다.

<표-8> 주민투표의 성립요건

성립요건 개수 비고

 무  9

다지미시 (11.2만), 토요나카시(38.9만), 가와사키시(142만), 미노마치

(9.9천), 기소후쿠시마마치(7.5천), 아비고시(13.4만), 나바리시 (8만), 

기시와다시 (19.9만), 야마도시(22.8만)

 유권자 1/4  1 고모로시 (4.3만)

 유권자 1/3  1 후시미시(10.6만)

 유권자 1/2 22 호쿠에이초(1.5만), 외 21개 

 선택
 2개  무

 2 시스나이초(2.2만), 미츠이시초(4.9천)
 3개  60%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와 관련하여 6개의 지방정부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29개의 지방정부는 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주민투표제도와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

(1) 시‧정‧촌 합병관련 주민투표사례 (돗토리현의 사례)

가. 사례의 배경

본 연구에서 시‧정‧촌 합병과 관련하여 돗토리현의 사례를 선택한 것은 우선 1999년 합

병특례채의 도입으로 전국에 걸쳐 시‧정‧촌 합병이 촉진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느 현보다

도 적극적으로 시‧정‧촌 합병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투표의 결과가 지

역마다 상이하여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는데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2호(통권74호), 2011. 6   205

나. 사례의 분석

가) 돗토리현의 시‧정‧촌 합병 현황 

돗토리현 내에 소재하던 39개의 시‧정‧촌이 합병의 결과 19개로 축소되었다. 10개의 시

‧정‧촌이 통합되었다. 시‧정‧촌의 통합과정에 시‧정‧촌에 따라 합병협의회의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시‧정‧촌 합병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지역에 따라 실시되었다. 지역주민들

은 지방정부의 장에게 시‧정‧촌의 합병대상을 지정한 이후 합병협의회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직접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은 

직접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합병협의회가 설치된 이후 또는 설치되기 이

전에라도 주민들에게 합병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가)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주민투표 현황

돗토리현의 경우 39개의 시‧정‧촌 중에서 주민들이 합병협의회의 설치를 희망한 곳은 7

곳이었다. 이와미초(岩美町), 치즈초 (智頭町), 아이미초(会見町), 요도에초 (淀江町), 사가이

미나토시(境港市), 아이미초(会見町), 아오야초 (靑谷町) 등 7개였다. 이들 지역의 공동된 특

징은 주민들의 원하는 시‧정‧촌 합병과 집행부‧지방의회의 방침과 상이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9>과 같다. 

<표-9> 시‧정‧촌 합병에 대한 주민의 직접청구 현황

시‧정‧촌 이름 주민의 청구내용 집행부 및 의회의 방침  직접청구 결과

 이와미초
 도토리시 외 4개 시‧정‧

촌 통합
 시‧정‧촌 통합반대  부결

 치즈초
 도토리 외 5개 시‧정‧촌 

통합
 시‧정‧촌 통합반대  부결

 아이미촌*  요나꼬시와 통합
 사이하쿠초(西伯町)와 

 통합의망
 부결

 요도에초  요나꼬시와 통합
 장은 요나꼬시와 통합희망, 

의회는 반대

 요나꼬시와 합병협의회 

 설치로 취소

 사카이미나토시  요나꼬시와의 통합  통합반대  부결

 아오야초  케다카초와 통합  도토리시와 그 외 지역
 도토리시와 합병협의회 

 설치로 취소

출처: 松田 (2006) 住民投票と住民自治 (2006), p. 6 (발췌수정함)

*아이미초는 2003년 1월 제기한 직접청구가 청구대표자의 하자로 청구가 각하되어 2003년 7월 재차 

제기함

상기의 도표를 보면 합병협의회 설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청구는 주로 지방정부의 장이

나 지방의회의 방침과 상이할 때 제기되기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주민의 직접

청구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면 주민의 직접청구는 취소되었으며 반면 대부분은 부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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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돗토리현의 시‧정‧촌 중에서 주민의 직접청구가 제기되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경우에는 바로 합병협의회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로 이어졌다. 상기 <표-9>에서 부

결된 4개 지역은 주민의 주민투표 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합

병특례법에 의한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현황은 <표-10>과 같다.

<표-10> 합병특례법에 의한 주민투표 현황

 시‧정‧촌 명칭  주민투표 결과  지방정부의 방침
투표결과와 지방정부방침의

일치여부

 사카이미나토시  반대  반대  일치

 이와미초  반대  반대  일치

 치즈초  찬성  반대  불일치

 아이미초  반대  반대  일치

출처: 松田 (2006) 住民投票と住民自治 (2006), p. 9 (발췌수정함)

상기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병특례법에 의한 주민투표는 치즈초를 제외하고 주

민들의 반대가 우세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주민투표의 결과가 지방정부의 방침과 일치하였

다는 점이다. 다만 치즈초에서는 지방정부의 방침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근소한 차로 (107

표) 나타났다. 그 결과 지방의회와 주민, 주민 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간에 미묘한 

정치적 관계가 표출되었다. 

(나) 합병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현황

합병협의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시‧정‧촌의 합병여부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합병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만 지방의회의 합병

여부에 관한 의결 이전에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것은 주민투표조례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돗토리현의 경우 시‧정‧촌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조례의 제정은 주민의 직접청구, 지방

정부의 장의 청원 및 요망, 지방의회의 발의 또는 지방정부의 발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정‧촌 합병을 위한 조례제정을 주민들이 직접청구한 사례는 3건이

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지방정부의 장에 의한 청원 및 요망한 사례에 대해서는 4건 중 2

건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지역이 치즈초와 고후초이었으며 양자 모두 조례안은 지방정부의 

장이 제출하였다. 지방의원의 발의에 의한 건은 4건이었고 케다카초 1건 만이 가결되었다. 

지방정부의 장의 제안에 의한 주민투표조례는 1건으로 다음 절에서 논의한 히에즈손이었

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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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시‧정‧촌 합병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조례 제정현황

청구권자 건수 가결 건수 부결 건수 비고

 주민의 직접청구 3 0 3

 장의 요망, 청구 4 2 2  장의 조례안 제출 (치즈초, 고후초)

 의원발의 4 1 3  케다카초

 장의 발의 1 1 0  히에즈손

 계 12 4 8  4지역에서만 주민투표 실시

4개 지역에서 시‧정‧촌 합병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되어 결국 4곳에서 주

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표-12>와 같다. 

<표-12>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 실시현황

 시‧정‧촌 명칭 투표결과
지방정부 추진방향 

일치여부

 지방의회 의결 시

투표결과 반영 여부
 비고

 히에즈손
 단독 (63.6%)

 합병 (35.6%)
 추진방향 무       -  단독으로 남음

 케다카초  합병 찬성  일치  주민의견 반영  합병됨

 치즈초  합병 찬성  일치
 주민 의견이 반영안됨   

(지방의회에서 부결)
 단독으로 남음

 고후초  합병 반대  불일치  주민의견 반영  단독으로 남음

출처: 松田 (2006) 住民投票と住民自治 (2006), p. 12 (발췌수정함)

상기에서 보듯이 주민투표가 실시된 4지역 중 지방정부의 방침과 일치하는 투표결과가 

2곳이었으며 고후초에서는 일치하는 않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치즈초에서는 지방의

회에서 주민투표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합병이 부결되는 결과가 나왔다. 히에즈손의 사

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나) 돗토리현 히에즈손 (日吉津村) 사례분석

히에즈손은 돗토리현 서부에 위치한 인구 3,300명의 소규모 기초지방정부이다. 외곽은  

요나꼬시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은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였다. 지방교부세

의 비율은 세입의 3.7%에 지나지 않고 지방세의 수입이 세입의 70%를 상회하였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오지제지라는 기업으로부터의 고정자산세가 세입의 50%를 차지하는 독특한 

재정구조를 가졌으나 오지제지의 경기악화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 기초지방

정부이다 (藤田, 2005).  

히에즈손은 합병협의회 등의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합병여부에 대하여 관심

을 가졌다. 2003년 3월경에는 히에즈손의회는 주변의 요나꼬시와 요도에초가 추진하는 합

병협의회에 참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민간담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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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협의회에 참여여부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강했다. 그 후 지방선거가 실시되

어 새롭게 지방정부의 체제가 출범하였다.

새로운 히에즈손정부는 2003년 5월 “시‧정‧촌 합병을 위한 촌민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시‧정‧촌 합병을 위한 촌민위원회는 히에즈손의 미래를 위하여 주민들이 시‧정‧촌 합병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하에 18세 이상의 주민 5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였다. 

2003년 7월에 협의회는 시‧정‧촌 합병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 3,300명 가

운데 2,596명에서 설문지가 배포되어 64%가 회수되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문조사의 결

과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견이 48.1%, 합병에 찬성하는 의견의 33.1%에 비하여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합병의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5%가 주민의 의사에 따른 합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2003년 9월 정례회에

서 지방정부의 장의 발의로 시‧정‧촌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조례안이 제출되었다. 촌장을 

비롯하여 집행부는 이 당시 시‧정‧촌 합병에 관하여 특별한 방침을 정하지 않고 주민의 

의사를 토대로 시‧정‧촌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 가결에 의하여 조례로서 성립되었다. 

조례가 결정되자 히에즈손은 2003년 11월 30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11월 25일 

고시되었다. 지방정부는 11월 초순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로 

촌정부의 재정상황과 예상되는 합병의 대상인 요나꼬시의 재정상황, 통합이후의 재정적 부

담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주민설명회의 결과 주민들은 통합이후의 증가될지도 모를 재정

적 부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藤田, 2005). 2003년 11월 30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는 합병에 찬성한 주민이 35.6%, 단독 유지를 찬성한 주민이 63.6%로 나타

났다. 그 결과 히에즈손은 합병에서 제외되어 단독으로 남게 되었다.

히에즈손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조례는 몇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지녔다. 우선 히에즈손

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원이 다른 지역의 조례 비하여 배타성이 적었

다는 점이다. 초기부터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민투표의 형식도 합병협의회의 설치나 특정 대상과의 합병에 대한 주민투표가 아니고 

합병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Ⅵ. 시사점

1. 주민참여와 주민투표제도의 관계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일본에서는 1990년대 지방분권 개혁 이후 지역의 주요 의사

결정에 주민투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합병특례법에 의한 시‧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3권 제2호(통권74호), 2011. 6   209

‧촌 통합결정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레벨에서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의한 의견수렴을 점차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의 의사결정을 위한 구조로

서의 로컬 거버넌스가 주민참여로 인하여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시민참가조례, 자치기본조례 등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정‧촌 합병과 관련해서는 합병특례법이 보장하는 주민의 직접청구제도와 조례에 기초

한 주민투표제도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재론의 여지가 없다. 2002년-2003년 사이에 

실시된 주민투표의 의결건수를 분석해 보면 주민의 직접청구가 38%의 113건, 지방정부의 

장의 제안이 36%의 108건, 지방의회의 제안이 26%인 76건으로 주민의 직접청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藤田, 2005). 이러한 분석은 일본의 주민투표가 숙의민주주

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과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주민투표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투표제

도의 확대는 법령의 형태는 물론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일본의 사례는 

보여주었다. 

일본의 주민투표조례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주민투표제도를 지역의 사정에 맞추어 제정하게 되면 로컬 거버넌스의 다

양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사정에 기초한 주민자치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주민의 영향력은 아직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5개의 연구대상가운데 주민들에 의한 주민투표조례의 직접청구는 1

건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돗토리현에서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조례안은 전부 부결되었

다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매우 신중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

다고 하겠다.

2. 주민투표제도와 일본의 로컬 거버넌스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민투표제도는 종래의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의 직접참정

제도 중의 하나라기보다 일본의 참여 거버넌스를 충족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上條, 2006). 주민투표제도의 발달로 간접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

부가 지닌 정책결정권이 축소됨과 동시에 주민의 직접참여에 위임하는 형태로 참여 거버

넌스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종래의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전

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조로서의 거버넌스와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

점을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1) 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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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 합병의 사례와 같이 법령에 기초한 주민투표나 조례에 기초한 주민투표는 구

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지

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행위자이다. 그런데 주민투표제

도의 도입에 따라 지역의 중요한 사안의 경우 중요한 행위자로서 주민들의 공식적인 참여

가 제도로서 보장되었다. 605건의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실제로 467회에 걸쳐 주민

들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구조로서의 로

컬 거버넌스에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하였다. 

일본의 경우 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가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었다는 것도 특히 주목

할 만하다.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조례의 유형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도 매우 다양성을 보여 향후 일본의 주민자치가 지역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여줄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조례로서 자율

적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주민투표제도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것은 

로컬 거버넌스에 있어서 주민의 역할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의 발안권자,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주

민투표의 성립요건 등의 측면에서 일본의 주민투표조례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면 주민투표가 활성화가 되어 주민들이 로컬 거버넌스

의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은 분명하다. 반면 주민투표의 발안권자를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

방의회에 한정하거나 청구요건을 강화하면 주민투표의 활용은 기대할 수 없어 주민들이 

로컬 거버넌스의 행위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이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 구조로서의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는 조합주의 

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독립형 주민투표조례가 전무하고 돗

토리현의 경우 주민의 직접청구에 의한 시‧정‧촌 합병을 위한 조례도 1건도 없었다. 합병

협의회의 설치를 위한 주민의 직접청구도 모두 부결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주민참여가 지

방정부의 방침과 일치할 때는 영향력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주민참여의 활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

다.  

2)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쿠이만이 제시한 모형들이 

사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정‧촌 합병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방침과 

주민의 의사가 일치하든 안하든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돗토리현의 사례는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단체와 지방정부가 네트워크상

에서 상호소통과 상호학습을 수행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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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정부의 방침과 주민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는 지방정부와 주민단체는 파트너

십을 형성하여 시‧정‧촌 합병에 공동으로 대응하였다. 지방정부와 주민단체의 의견이 일치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었다. 지방정부의 방침과 주민의 의사

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지방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에 상호소통과 상호학습의 기회가 되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미초, 치즈초, 아이미초, 히에즈손의 사례분석이 이러한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주민들의 의사와 지방정부의 방

침이 상이하거나 지방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을 때 커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 및 주민단체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행위자간에 상호소

통과 상호학습이 개시되는 것도 히에즈손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히에즈손의 사례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주민단체인 주민

협의회가 발족되어 주민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등의 행

동은 로컬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에 주민들의 역할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

민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찬성, 

반대를 둘러싸고 토론을 벌이는 행동은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은 자

명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합병 방침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의한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반영되

어 합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는 지방정부와 주민간 상호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중

요한 자료이다. 고후초의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돗토리현의 경우 시‧정‧촌 합병여부를 묻

는 주민투표조례의 제정에 주민이 직접청구한 3건은 모두 부결되었고 지방정부의 장의 요

구나 지방의회의 요구 시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조례가 성립되었다.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에서 주민의 지위가 아직도 가변적임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결론적

으로 언급하면 일본이 기대하고 있는 주민주도의 참여 거버넌스가 모든 지역에서 정착되

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Ⅶ. 결 론 

주민투표제도가 주민참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구조와 과정으로서의 로컬 거버넌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주민의 의사와 지방정부의 

방침이 일치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 모형에 따라 의사결정의 정당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지방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소

통과 상호학습의 모형에 따라 주민의 의사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주민들이 로컬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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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시‧정‧촌 합병의 사례를 포함하여 일반 사항의 경우 주민들의 직접청구에 의한 조례의 

제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이제까지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가 조합주의 모형에 의하

여 주민참여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향후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에 대하여 긍정적

이고 열린 시각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주민투표조례를 도입하더라도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

표의 발안권자, 주민투표의 청구요건, 주민투표의 성립요건 등을 엄격하게 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주민투표조례가 도입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투표가 

작동하기 어렵게 되어 주민자치에 기초한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

다. 지역의 정치 행위자들이 주민투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이에 기초한 제도의 마련이 

주민자치에 기초한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참여 거버넌스의 확립으

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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